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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주요 내용

구분 지원내용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입지 지원

∙ 기존 수도권 소재 공장 부지면적의 5배까지,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를 
기준으로 최대 65%까지 보조금 지급

∙ 기업별, 지역별 지원비율 차등 적용

설비투자 
보조

∙ 최소 3%에서 최대 22%까지 설비투자비용 보조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 기업별, 지역별, 산업별 지원비율 차등 적용

교육훈련
보조금

∙ 이전 후 신규고용인원이 10인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실소요비용 중 최대 
6개월간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 내 지급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제외)

입지 지원 ∙ 해당사항 없음

설비투자 
보조

∙ 최소 7%에서 최대 20%까지 설비투자비용 보조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교육훈련
보조금

∙ 이전 후 신규고용인원이 10인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실소요비용 중 최대 
6개월간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 내 지급

자료 : 지식경제부(2011), pp. 12-18.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는 신증설 투자의 경우 중소기업

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나머지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한도를 정해 놓

았기 때문에 대체로 중소기업 지원에 더욱 초점을 맞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므로 노동집약형 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고, 그

런 산업은 대체로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지원 정책은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일 이후 

민족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투자하는 남한기업만이 아니

라 북한 주민들 자신에 의한 창업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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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투자보조금 제도는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

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지원은 국책 금융기관, 정부 기금 및 정부의 신용 보증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자금을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유리한 조건(장기 저리)으로 

대출해 주는 것을 가리킨다. 금융지원은 많은 나라에서 산업정책 수단

으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며 1960-70년대 남한의 산업정책에서

도 주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남한에서는 

금융 자유화가 진행되고 민간주도 경제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금

융지원은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정책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현재 남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투자자금 관련 금융지원제도로는 지

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지

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장기저리의 대출지원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80) 지원대상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소요되는 시설자금이다. 중소

기업에 대해 투자자금(시설자금)을 금융지원하는 제도로는 창업기업지

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사업전환자금 등의 제도가 있다.81)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담당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

공단이 직접대출하거나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로 대출

80) 지식경제부 COMIS 웹사이트(http://www.comis.go.kr) 참조.

81) 중소기업진흥공단(2011), 제1장 참조. 

3)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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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2> 통일 이후 동독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독일 통일 이후 동독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도 금융지원은 활발하게 실시되었다. 

금융지원을 담당한 것은 국책은행인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82)

와 DtA(Deutsche Ausgleichsbank)83)였고, 금융지원을 위한 자금은 독일연방

정부 경제기술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가 운

용하는 ‘유럽재건프로그램(ERP: European Recovery Program)’ 기금 및 KfW

와 DtA 자체 자금이었다. 이들 특혜대출에 적용된 금리는 시장금리보다 

2.5~3% 포인트 낮았으며, 상환기간은 ERP 자금의 경우 15년, KfW와 DtA 대

출에서는 10년, 그리고 거치기간은 ERP 자금의 경우 5년, KfW와 DtA 대출에

서는 2년이었다.84) 이러한 금융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는 특징이 있다. 금융지원에 의해 공급된 자금의 규모는 상당히 컸지만, 그 중 

보조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장금리와의 격차뿐이므로 동독 지역 기업이 여기서 

얻은 실질적 혜택은 조세지원이나 투자보조금에 비해서는 훨씬 적었다. 독일 

경제학자 게를링의 추계(Gerling, 2002, p. 85)에 의하면, 금융지원은 1995년

까지는 기업의 자본비용을 3~4%, 그 후에는 0~2% 정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

다고 한다. 이에 비해 투자보조금의 자본비용 절감 효과는 1991-94년에는 평균 

10%, 그 후에는 16~17%였고, 세액공제는 1991-94년에는 평균 10%, 그 후에

는 5%였으며, 특별상각은 5~10% 정도로 훨씬 더 컸다.   

자료 : Gerling(2002). 

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지원 제도는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경우 현행 제도에서 책정하

82) KfW는 1948년에 설립된 독일정부 소유의 국영은행으로서, 당초에는 마셜플랜에 
따른 미국의 원조자금을 가지고 각종 재건사업에 대한 대출을 실시하였으며, 나중
에는 중소기업 대출, 수출금융, 국제개발원조 등 정부의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기관
으로 발전하였다.  

83) DtA는 1950년에 2차 세계대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독일 국영은행인데, 

나중에는 주로 중소기업 대출과 환경보호 관련 대출을 담당하였다. DtA는 2003년
에 KfW와 합병되어 KfW 그룹의 일원이 되었다. 

84) 적용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경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Gerling(2002), p. 32 참조. 



제4장 통일 이후 북한 산업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 159

고 있는 것보다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방침에 따라 분리 독립한 국책금융

기관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 지원, 지역개발 금융, 신성장동

력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각종 정책금융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통일 이후 북한 지역 개발에서 주요 금융지원 창

구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투자자금을 위한 지원 시 신용보증

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같은 또 다른 국책금융기관도 중요한 역

할을 맡을 수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민간금융기관에서 대

출을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을 통한 보증을 제공한 바 있다. 이러한 보증지원제도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큰 규모의 금융지원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효율적

인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통일 이후 북한 지역 투자자금 조달의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산업단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은 ‘집적의 경제’라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함과 동

시에 국토의 균형적 이용,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건설 및 환경오염 

억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통일 이후 북한 지역 개발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분 통합을 추진할 경

우 임금보조와 투자지원 정책의 필요성은 크게 줄어들고, 그 대신 산

(1) 산업단지 개발정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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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지 개발이 핵심 산업정책의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완전 통합 시나리오에서도 산업단지 개발은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 이후 북한에서 실시할 산업단지 개발정책은 현재 남한에서 실

시하고 있는 정책 및 제도85)를 그대로 준용할 수 있다. 산업단지 개발

정책은 크게 보아 산업단지의 ① 기획 및 입지선정, ② 조성, ③ 분양 

및 관리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한 관

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표 4-6>). 기획 및 조성은 국토해양

부가 산업입지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그리고 

관리업무는 지식경제부가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균형개발법(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도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규정

을 담고 있으며, 지방산업단지 개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고 있

다. 과거 개발연대에는 정부가 직접 산업단지를 기획, 조성, 관리하였

으나, 지금은 공기업과 민간사업자를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자가 사업

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표 4-7>).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을 기획, 관리할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 및 단

지 입주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본래 산업단지는 

불특정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아니고 특정한 수익자가 존

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개발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그 비용은 

85) 산업단지 개발 및 산업입지 정책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2009), 

제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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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절차

내용 근거 법규 담당 부처

기획 및 
입지선정

업종, 규모, 단계 결정
입지 선정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지역균형개발법

국토해양부/지자체

조성
토지수용, 용지조성, 

기반시설 공급
산업입지법, 

지역균형개발법
국토해양부/지자체

분양 및 
관리

분양 및 사후 관리 산업집적법 지식경제부/지자체

자료 : 이원빈 외(2008), p. 17을 다소 수정. 

  주 : 1) 산업입지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 산업집적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 지역균형개발법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표 4-7> 산업단지 개발방식

개발방식 협력내용

공영개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단체(정부투자기관, 지방공

기업 등)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방식 (대부분의 산업단지 개

발이 이 방식임)

 ∙ 국가산업단지개발 : 국가가 정부투자기관에 의뢰하여 개발

 ∙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개발 : 지자체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의뢰하여 개발

민간개발
- 실수요자(민간) 또는 민간건설업자, 신탁회사 등이 영리를 추

구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방식
절충방식

 - 제3섹터방식

 - 공동개발방식

 - 합동개발방식

- 공공과 민간이 여러 형태로 협력하여 개발하는 방식

 ∙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발하는 방식

 ∙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

 ∙ 공공개발에 민간이 일정부분 참여하는 방식

위탁시행방식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정부분을 국가나 지자

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

 ∙ 항만, 공업용수도, 도로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위탁하여 

시행

 ∙ 용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등을 시·도지사, 시장·군수

에 위탁시행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2009), p. 26.



162 통일 이후 북한 산업개발전략 연구

분양가에 반영하여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산업단지 개발에

는 도로, 용수시설 등 공공시설 건설이 부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산

업단지가 창출하는 외부효과를 거두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지원제도는 크게 개

발사업시행자 지원제도와 입주기업 지원제도로 나눌 수 있으며, 금융

지원, 세제지원, 기반시설 및 공동시설 건설비 보조, 각종 행정절차 지

원 등 다양한 지원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그림 4-1>). 

<그림 4-1> 산업단지 개발 지원제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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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2009),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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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북한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정부 지원을 얼마나 강력히 

실시할 것인지는 통일 시나리오에 따라, 그리고 당시 정부의 재정 여

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완전 통합의 경우, 기업 경쟁력을 확

보하기가 더 어려우므로 더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임금보조나 투자지원을 함께 실시한다면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지원 

규모는 통상적인 남한 산업단지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부분 통합의 경우에는 임금보조를 실시할 필요가 없

고 투자지원의 규모도 더 제한적일 것이므로 산업단지 개발이 상대적

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정부는 이미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광범위한 지원을 실시한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통일 후 북한 지역 산업단지 개발에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공단 사업은 본래 현대그룹과 북측의 합의

에 따라 기획된 것이었으나, 2001년 그룹 분리 이후 현대가 추진능력

을 상실하여 정부가 토지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업의 전반적 

진행 과정을 관리·감독하였다. 또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기

반시설 건설자금의 무상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실시했으며, 전력 

및 통신시설 투자를 맡은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그리고 시범단지 입주

기업에게는 장기저리 대출을 해주었다(<표 4-8>). 정부는 본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

을 실시하였다. 정부의 이런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개성공단 사업은 

여러 정치적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2011년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적

(2) 북한 산업입지 구상 및 산업단지 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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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개성공단 관련 남북협력기금 집행액 내역(2004~2010)

단위 : 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기반시설 건설 지원 26 163 636 384 72 3 - 1,284

기술교육센터 건설 지원 - 10 36 132 - - - 178

종합지원센터 건설 지원 - - 21 74 201 199 37 533

아파트형 공장 건설 지원 - - - - 171 - - 171

탁아소 건립 지원 - - - - 0 8 - 9

소방서 건립 지원 - - - - - - 10 10

북측 관계자 연수 지원 - 1 - - - - - 1

관리위원회 소요경비 지원 - - - - - - 48 48

무상지원 합계 26 174 693 590 444 211 96 2,233

관리위원회 대출 43 81 78 119 99 74 37 531

기술교육센터 운영경비 대출 - - - - 22 - - 22

북측근로자 출퇴근 지원 대출 - - - - 12 12 - 23

연탄지원용 대출 - 8 - - - - - 8

입주기업 대출 181 203 220 157 - - - 761

전력시설투자 관련 대출 - - 115 256 - - - 371

통신시설투자 관련 대출 - - 38 19 8 - - 65

대출 합계 224 292 451 551 140 86 37 1,781

집행액 총계 250 466 1,144 1,141 584 297 133 4,014

자료 : 통일부(2008) 및 통일부, 남북협력기금통계.  

으로 확대 발전하였으며, 북한에서 수익성 있는 제조업 투자가 가능하

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북한의 산업단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기

존 산업지구(<표 4-9>)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86) 북한의 주요 산업지구는 이미 공장부지와 건물, 주변 도로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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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들 기본시설을 적절히 활용해 산업

지구를 재개발할 경우, 개성공단의 경우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산업

단지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에서는 남한시장 및 기타 

외국시장을 겨냥한 노동집약형 제조업의 발전 전망이 밝으므로 산업단

지 입지는 남한 및 기타 외국과의 연계가 용이하면서 인구가 많아 노

동력이 풍부한 곳이 유망하다. 북한의 기존 산업지구 중 평양, 남포, 

개성, 신의주, 원산, 함흥, 청진 등 대부분의 지역은 주요 대도시로 노

동력 공급이 용이한데다, 남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의 접경

지역 또는 인근 지역으로 대외무역 및 외자유치 진행에 유리한 곳이어

서 산업단지로 개발하기에 적합하다. 단, 기존 산업지구 중 강계산업

지구(강계, 만포, 희천)처럼 내륙 산악지역으로 물류 여건이 불리하지

만 군사적 이유로 군수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단지 개발정책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한 가지는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을 어떻게 지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현행 산업단지 개발 지원제도

에서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통해 정부(국

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가 유치업종 및 업종별 공장구역 배

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해당 산업단지의 여

건에 적합한 업종을 유치하고 유사 업종 내 상호 관련 기업들이 한 곳

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

치이다.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의류·신발 등 대표적인 노동집약 업종

86) 북한의 지역별 산업단지 개발 및 산업배치 방안에 관한 상세한 연구로는 이영선 
외(2003) 및 이석기 외(2007)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66 통일 이후 북한 산업개발전략 연구

<표 4-9> 북한의 주요 산업지구 현황

산업지구 주요 도시 주요 산업

대산업
지구

평양·남포
평양, 남포, 송림, 
사리원

전기전자, 기계, 철강, 조선, 방직, 
의류, 시멘트, 유리, 신발, 식료

함흥 함흥, 흥남, 화학, 방직, 기계, 금속, 건재, 식료

청진
청진, 은덕, 나남, 
(나진·선봉)

제철, 제강, 기계, 화학

신의주 신의주, 용암포 화섬, 제지, 방직, 신발, 기계, 조선

강계 강계, 만포, 희천 기계, 군수

소산업
지구

해주 해주, 은율, 재령 광업, 시멘트, 제련, 비료, 경공업

안주
안주, 개천, 박천, 
덕천, 순천

광업, 화학, 기계, 방직, 시멘트 

원산 원산, 문천 기계, 금속, 조선, 경공업

김책 김책, 단천, 길주 광업, 제강, 제련, 화학, 조선, 제지

경제
특구

개성 개성 의류, 신발, 전기전자, 기계

나진·선봉 나진, 선봉 정유

자료 : 산업은행, ｢(新)북한의 산업(상)｣, 산업은행, 2005. 

  주 : 신의주도 행정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개발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음. 관광특구인 

금강산은 이 표에서는 제외함.

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전기·전자, 

기계·금속 등의 업종에서도 세부업종 및 개별기업 수준에서는 노동집

약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입주업종을 지나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 개성공단에서도 본단지 입주기업 분양 시 전기·전자, 

기계·금속 등을 포함한 다수의 업종을 함께 유치하였다. 통일 이후 

북한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본격화할 때에도 대규모 산업단지의 경우에

는 대부분의 업종이 입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입주기업 수요

조사를 통해 구역 내 업종 배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다. 조

선처럼 특별한 입지조건이 필요한 업종이나 소규모 산업단지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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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부가 중점 육성 업종을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지방투자촉

진보조금 지원제도에서는 지원 대상 업종을 지역별로 특화하고 있는

데, 이와 유사한 제도를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수출진흥과 외자유치 

수출산업 육성은 1960-70년대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핵심적인 

정책이었으며, 오늘날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계속 중시하는 정책으로, 

북한 지역 산업개발에서도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완전 통

합의 경우 북한에서는 과도한 임금 상승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남한에 

비해서는 임금 수준이 훨씬 낮을 것이며, 앞에서 상술한 임금보조 정

책이 시행될 경우 노동비용의 추가 절감이 가능하므로 노동집약형 수

출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부분 통합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이 통합되지 

않음으로써 임금 상승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수출산업 육성 여건은 더

욱 유리해진다. 또한 북한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주요 경제대국

과 인접해 있고 넓은 해안선을 끼고 있어 대외무역과 외자유치를 진행

하기에 매우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 수출진흥을 위해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할 

정책은 무역제도 및 정책을 개혁하여 무역 자유화를 진전시키고 대외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WTO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

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이런 기본적 전제조건이 

(1) 수출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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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갖춰질 수 있으므로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조

건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관세청, 수출입은행, KOTRA 등 대

외무역과 수출산업을 돕기 위한 각종 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이 북한 지

역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앞에서 상술한 임금보조, 

투자지원, 산업단지 개발 등 주요 산업정책과 각종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은 모두 수출산업 육성에 기여하므로 넓은 의미에서 수출진흥정책이

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지역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 정책은 

WTO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 1960-70년대 남한에서

는 각종 세제지원, 금융지원, 수출보조금 등 대단히 강력한 수출산업 

진흥정책을 실시했지만, WTO 체제에서는 이러한 직접적인 수출지원 

정책은 실시하기 어렵다. 그 대신, 정부는 간접적으로 수출기업을 지

원하는 다양한 정책87)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은 통일 

이후 북한 지역 기업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해외시장 조사, 수출상담회, 국내

외 전시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정부의 지침에 따라 KOTRA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표 4-10>). 둘째는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수출금융 지원으로, 북한 지역 수출기업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무역·경영

인력양성인데, 통일 이후 북한에서는 더욱 중요한 정책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 사람들은 시장경제적인 무역 및 경영실무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지원하는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북한 출신 무역 담

87) 상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2010), pp. 481-5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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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KOTRA의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 내용

해외시장 
조사

업체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아 전세계 현지 코리아비즈니스센터(옛 
무역관)를 통해 바이어 및 시장동향을 조사

지사화 사업
현지 코리아비즈니스센터가 수출기업의 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
행하여 시장조사, 수출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에 이르기까지 
해외판로 개척 활동을 1:1로 밀착 지원

수출상담회

한국상품의 수입을 희망하는 외국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의 
방한을 유치하여 국내 업계와의 수출 상담 기회 제공
종합품목 상담회, 전문품목 상담회, 지역별 공동 상담회 등 다양
한 형식으로 상담회 개최

무역 사절단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
즈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고 현지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지원

해외진출 
설명회

해외시장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세계 각국의 시
장동향, 상품 및 마케팅 정보, 투자환경 및 투자절차 등 무역 
및 투자정보를 제공

전시회
해외 전시회와 박람회 등에 참가 알선, 참가비 지원, 홍보 및 
거래 알선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출장지 주재 코리아비즈니스센터을 통한 바이어 상담 주선, 유
관기관 방문 주선,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상담장 제공, 호텔예약, 
통역원 알선, 비자취득 지원

전자마케팅
상담, 오더, 계약, 대금 결제, 배송 등 무역 과정을 온라인에서 
해결토록 하는 서비스

해외 
공동물류센터

해외 현지의 전문 물류업체를 선정하여 국내 수출기업이 저렴하게 
물류 서비스를 이용토록 지원하고, 보관창고료를 일부 지원하며, 
해외 마케팅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
2009년 6월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총 21개 물류지원센터 운영 중

해외 IT
지원센터

해외 IT 전문가 및 기관, 유망 IT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현지진출 국내 기업들에 맞춤형 현지화 지원

해외시장 
컨설팅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수출 
인큐베이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조기 정착과 
수출 자생력 배양을 위해 해외 주요 교역 거점에서 사무공간 제
공 및 마케팅, 법률, 세무, 회계 자문 제공

자료 : KOTRA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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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무원, 무역회사 및 수출기업 경영자와 중간관리자를 조속히 양성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07년에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을 도

입하여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사업을 북

한에서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 지역 산업개발은 남한기업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외국기

업의 투자까지 많이 유치할 수 있다면 산업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

이다. 특히, 부분 통합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북한이 독립적인 권역이 

되며 저임금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가 용이해서 외국기업의 투자 가능

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동아시아 개도국의 경험을 볼 때 

일본,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주변 선진국 기업들이 유력한 투자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의 경제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통

일 시점에서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경우 

북한은 유력한 투자 대상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지리적 

인접성과 중국경제의 거대한 규모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북한에 가장 

많이 진출할 기업은 중국기업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유치는 투자 유치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정부는 다양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도 

기존 정책과 제도를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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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 현황

주요 항목 주요 내용

조세 감면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
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
세 등 각종 조세 감면 조치

  ①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②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개발

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입주기업

현금 지원
∙ 첨단기술 분야, 산업연관 효과, 부가가치 창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투자금액(공장건축비, 설비구입비 등) 및 
기타 비용(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재정 지원
∙ 교육훈련 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최대 6개월간), 생활환경 개선 

지원(교육 및 의료기관, 주택 등),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위치
하는 기업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지원 

입지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
시 등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각종 산업입지를 정부가 조성하
여 공급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외국인투자지역, 국가산업단지 및 기타 
각종 산업단지의 국공유 토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

외국인투자
지원기관

∙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 : 외국인투자 종합 지원기관
외국인투자 옴부즈맨 제도 : 고충처리 담당

자료 : 지식경제부(2010), pp. 591-609를 참고하여 정리.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제도는 ① 조세 감면, ② 현금 지원, 

③ 재정지원, ④ 입지 지원, ⑤ 외국인투자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히 외국인투자기업

을 우대하는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조세 감면 및 임대료 감면 등 주

요 우대제도도 이들 지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북

한의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산업단지 개발시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

하여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으

로 유력한 곳은 신의주, 나진·선봉과 같은 중국·러시아 접경지역과 

원산, 함흥 등 일본과의 교류가 용이한 서부 해안지역이다. 다만,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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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지구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대제도의 내용와 지원 강도는 추후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

다. 한편, 통일 실현시 인베스트 코리아를 비롯한 외국인투자지원기관

이 북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

이다. 

5.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

중소기업 및 자영업88) 지원도 역시 남한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매

우 중시되는 산업정책 중 하나로 통일 이후 북한에서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담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제활동

을 영위함으로써 건강한 시장경제의 기층을 구성하며, 기업의 거의 대

부분, 그리고 고용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중소기

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인력채용, 시장개척 등 다양한 측면에서 

흔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와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통일 이후 북한의 경우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 정책은 더욱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 산업개발을 추진할 경우, 

대부분의 중대형 기업들은 남한인 또는 외국인 소유가 될 것으로 보이

88) 넓은 의미의 중소기업은 자영업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글에서도 대체로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자영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자영업을 별도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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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자산소유의 불평등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적어도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경우에는 북한 주

민들이 소유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한 우대 지원 정

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북한의 도시 지역에서는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유휴

인력이 대단히 많으며, 통일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이들의 완전고용을 

기대하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이 

활발하게 창업에 나서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미 1990년대 초중반 이후 북한에서는 많은 주민

들이 자생적으로 장사에 나서 상당히 활발한 시장 거래 활동이 나타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주민이 이미 이런 비즈니스 경험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에 의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 활

동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그중 특히 자영업은 대체로 상업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에

서 활동하므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 정책은 서비스 부문 지원 정

책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 옛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통상적으로 

제조업을 과도하게 육성하고 서비스 부문을 무시하고 있었으므로, 북

한 지역에서 서비스업을 지원하는 것은 왜곡된 산업구조를 교정한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유망하며, 이런 부문

(1)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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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동할 기업은 대체로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으므로, 앞에서 살펴

본 다양한 기업 지원정책은 이미 중소기업 지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덧붙여 임금보조나 투자지원 등의 정책에서 중

소기업을 더욱 우대하여 보조율을 더 높게 책정하거나, 어떤 지원정책

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일 이후 동

독에 대한 투자지원(<표 4-2>)이나 임금보조 정책(<글상자 4-1>)에서

도 세부 프로그램별로 중소기업을 더욱 우대하거나 중소기업에만 적용

하는 것들이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 외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수한 지원정책은 다른 정

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한의 기존 지원정책과 제도를 준용하여 실

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표 4-12>).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기구

로서 중소기업청, 실무기구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두고 있고, 이들이 

중소기업자들의 모임인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력하여 지원사업을 실

시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창업 지원, 자금 지원, 

기술 지원, 판로 지원, 해외진출 지원, 인력양성 지원, 기타 컨설팅 및 

정보화 지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대단히 많은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

성되어 있다. 

현행 제도는 남한의 중소기업 사정에 적합하게 설계된 것이므로, 통

일 이후에는 북한 지역에 적합한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

다. 현행 제도의 대부분은 북한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증설 투자할 

남측 중소기업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북한의 기존 기업이

나 북한 주민이 신규 창설할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기존 프로그램을 변

형하거나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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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2011년 현재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요 

지원  분야 지원사업명

창업 지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제품개발지원사업․ 유휴설비·공장거래 알선․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창업보육센터 지원․ 가업승계 지원

자
금
지
원

중소기
업정책
자금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전환자금․ 투융자 복합금융사업․ 무역조정지원사업․ 소상공인지원자금

보증
·

보험

․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중소기업 신용보험․ 중소기업 기술보증․ 수출신용보증

․ 단기수출보험․ 영세기업 및 근로자생계 
신용보증

지방자
치단체
자금

․ 각 지자체별 지원자금

기타 
자금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환경개선자금․ 무역기금․ 수출금융

․ 산재예방시설자금․ 클린사업장 조성자금․ IT 및 IT기반 융합분야 
기술개발자금

기술 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보호상담센터․ 기술자료임차센터

판로 지원
․ 중기제품 HIT 500․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 직접생산 확인제도․ 구매협력 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 
지원

․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온라인 수출지원사업․ 글로벌바이어 국내소싱지원․ 글로벌협력지원․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수출중소기업 외국어지원 
컨설팅 서비스․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해외 출원비용 지원

연수·인력 
지원

․ 연수사업․ 외국전문인력 도입 지원․ 인력채용 패키지 사업

․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사업․ 산업기능요원 활용 지원

컨설팅·정보
화 지원

․ 종합진단 맞춤 연계지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FTA 활용지원․ 남북협력지원

․ 경영정보화 지원․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모바일오피스 지원․ 간행물 발간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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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 중소기업의 발전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남측의 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이 

북측으로 이전하거나 북측에 신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북측 주민들이 스스로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간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 

소유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특별히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이미 북한에서 상당한 정도로 비공식적 시장화

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89) 1990년대 초중반 이후 북

한의 산업부문이 거의 붕괴 상태에 처하자, 많은 주민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장마당’을 벌이고 갖가지 장사 활동에 나섰으며, 2002년 

‘7.1 조치’ 이후에는 이러한 시장 활동이 부분적으로 합법화되기도 하

였다. 또, 국영기업이나 식당, 상점 중 일부는 ‘돈주’라고 불리는 개인

이 비공식적으로 임대하여 사실상의 개인사업을 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경제 활동은 재산권과 계약 이행의 보장을 

위한 법·제도가 결여된 상태의 원시적 활동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시

장 활동은 영세한 생계형 비즈니스에 머물고 있다. 

통일 이후에는 북한 주민들의 이런 장사 또는 개인사업이 본격적인 

기업가 활동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무

엇보다 먼저, 북한의 각종 소규모 국영기업, 그리고 경제난 이후 자생

적으로 생겨난 많은 시장의 매점, 매대 등을 북한 주민에게 저렴한 가

89) 상세한 내용은 양문수(2010), 이석기 외(2010) 참조. 

(2) 북한 주민 소유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



제4장 통일 이후 북한 산업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 177

격으로 매각하여 재산권을 확립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제3장에서 

살펴본 소규모 국유기업의 사유화에서 북한 주민을 우대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이 활발하게 개인사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개인사업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은 담보가 없는 가난한 개인들에게는 공식 금융기

관이 자금을 빌려주지 않으므로, 가난한 개인들은 창업자금을 확보하

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액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미소(微少)금융

(microfinance)’90)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도 

미소금융기관이 설립되고 있다.91) 또,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중부유럽 

국가들에서 미국정부의 원조로 설립된 ‘미국기업기금(American 

Enterprise Fund)’이 미소금융을 제공하여 개인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경험도 있다.92) 물론, 소규모 자영업을 위한 미소금융만

이 아니라 조금 더 큰 규모의 비즈니스를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도 

필요하다. 앞 절에서 본 중소기업 지원제도에는 이미 자금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향후 북한 지역에는 이를 조금 변

90) 미소금융은 1970년대에 방글라데시의 경제학자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가 처음 창시하였으며, 그가 세운 ‘그라민 은행’이 큰 성공을 거둠에 따라 나중에 
인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로 전파되었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
제사회의 여러 원조기관들도 미소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Yunus(2003), Banerjee 

and Duflo(2011) 참조.  

91) 한국의 미소금융에 대해서는 미소금융중앙재단 웹사이트(http://www.smilemicroba

nk.or.kr/) 참조. 

92) 미국기업기금의 활동은 특히 폴란드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Whiton, Harrison 

and Szrom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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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부유

럽 국가들에서 활동한 ‘미국기업기금’도 미소금융만이 아니라 중소기

업 전반에 대한 대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93) 

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에 의한 개인사업의 대부분

은 소규모 자영업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규모 자영업 지원을 위

한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북한 지역에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이다. 현행 소상공인 지원제도는 남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하게 세부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으므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는 세부 프로

그램의 내용을 상당히 수정·변형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6. 군수산업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원

이제까지는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산

업정책을 검토했는데, 북한의 기존 기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지원 대책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북한의 기존 국영기업 중 존속이 가능한 기업 또는 생산적 자

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사유화 대상이 되며, 그런 조

93) 2011년 현재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사업에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 자영업 컨설팅, 소상공인 신사업 육성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16개 프로그램이 있다. 중소기업청 웹사이트
(http://www.smba.go.kr) 참조. 

(1) 군수산업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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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독일 신탁청에 의한 동독 국유기업 사유화 실적

1990년 1994년

신탁청 처리 기업수

8,000개
(1992년까지 

기업분할 등에 의해 
13,781개로 증가)

그중 12,363개 기업의 처리 결과
(1994년 9월말 현재)

   사유화 기업수 6,464개

   재사유화(원소유자 반환) 기업수 1,571개

   청산 기업수 3,661개

   신탁청 잔존 기업수 354개

신탁청 처리 기업의 노동자수 410만명 93만명

  동독 전체 취업자 중 비중 45% 15%

  (새 소유자들에 의한 고용 약정) 150만명

자료 : Lange and Pugh (1998), p. 73.

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은 청산 대상이 될 것이다. 또, 북한의 

기존 국영기업은 대부분 과다 인력과 노후 설비를 안고 있으므로, 사

유화든 청산이든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과 설비 폐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독일 통일 이후 독일정부는 신탁청(Treuhandanstalt)을 

설립하여 주요 동독 국영기업94)을 처리했는데, 약 1만 3천 개 기업 중 

3,600여 개를 청산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은 사유화하였다. 또, 

사유화 및 청산 과정에서 불과 4년 만에 해당 기업들에 근무하는 종업

원의 총수는 1/4 이하로 감소하였다(<표 4-13>).95) 즉 청산되지 않고 

94) 3만여 개에 이르는 소규모 국영기업들(주로 소매상점)은 통일 직전에 동독 정부에 
의해 먼저 사유화되었다. Lange and Pugh (1998), p. 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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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한 기업들에서도 대규모 인력감축이 발생하였다.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부실 국영기업의 퇴출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감축 및 설비 폐

기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다운사이징 과정이 사유화보다 먼저 진행

된 경우가 많았다(Balcerowicz et al. eds., 1998). 

북한의 경우 1990년대 경제위기 과정에서 이미 많은 국영기업이 가

동을 중단하고 해당 기업에서 일하던 많은 노동자들이 비공식 경제활

동에 종사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미 발생했다

고 할 수 있고, 그만큼 통일 이후 구조조정 부담은 줄어들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군수산업, 광업, 철도 등의 분야에서 아직 활동하

고 있는 국영기업도 상당수 있으므로 통일 이후 추가적 구조조정이 필

요하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통일 과정에서 경제통합이 어떻게 진행되

든, 즉 독일식 완전 통합이든 부분적·단계적 통합이든 상관없이 진행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옛소련 및 동유럽과 달리 국영기업

의 구조조정을 장기간 미루고 있었는데, 이는 공산당이 계속 집권했고 

사회주의 이념을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한 

주도의 정치적 통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필요성이 없고 급진적 체

제전환을 추진해야 하므로, 부분적·단계적 통합이라 하더라도 구조조

정은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조조정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유화인데, 이 문제는 이미 

제3장에서 다룬 바 있다. 사유화 외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특별한 지원

95) 단, 사유화된 기업을 인수한 새 소유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약정
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들 고용약정이 150만 명에 달했기 때문에 1995년 이후 
이들 기업의 종업원수는 다시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Lange and Pugh (1998), pp. 

75-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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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존속

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을 청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대규모 인력감축에 따른 대량실업에 대처하는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의 국영기업은 일단 통일 한국정부 관할이 될 것이므로 그중 존속

이 어려운 기업의 청산과정을 정부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 또한, 구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대량실업의 부정적인 사회정치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에서 청산 대상이 될 기업 중 다수는 군수산업에 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군사력 유지를 

위해 군수기업만큼은 계속 가동되도록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잔존하고 있는 국영기업 중 군수산업의 비중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96) 통일 실현 시 군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줄어들고, 더욱이 북한의 군수산업은 새로운 통합 한국 군대의 수요에 

맞지 않을 것이므로, 대부분 해체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경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 즉 불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진 산업지구에 소재한 기업들도 청산 대상이 될 것이다. 그

런데 북한당국은 안보상의 이유로 내륙 산간지방에 군수업체를 배치한 

경우가 많으므로, 두 가지 경우가 사실상 동일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

인다. 강계, 만포, 희천 등 군수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강계산업지구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옛 사회주의 나라들의 경험을 보면, 군수산업 및 부실기업의 구조조

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옛 사회주의 

96) 북한 군수산업의 실태에 대해서는 최성빈 외(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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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들에서는 군수산업이 과잉 육성되어 있는데, 냉전 시대의 종료에 

따라 무기 및 군수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어 군수기업들은 민

수기업들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예를 들어 군수산업이 가장 발전

해 있던 러시아의 경우, 군수기업들은 민수품과 군수품을 함께 생산하

였는데, 체체전환 이후 그중 군수품 생산이 훨씬 더 급격히 위축되어 

군수부문 노동자들이 대거 실직했다(<표 4-14>). 나라마다 정도의 차

이는 있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인력이 크게 감축된 사정은 

동유럽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군수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수

전환을 해야 했는데, 민수전환이 성공한 사례는 중국 연해 지역의 일

부 군수기업들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들다.97) 또, 군수산업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전체

가 큰 타격을 받았다. 

계속 중국공산당이 집권한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영기업 체제가 

유지됨으로써 부실기업도 지원을 받아 상당 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었

<표 4-14>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 군수산업 근로자 수의 변화 추이

단위 : 만명

1985-88 1991 1992 1993 1994 1995

총근로자 수 540 480 460 420 370 300

  민수부문 270 270 280 300 280 240

  군수부문 270 210 180 120 90 60

자료 : Gaddy(1996), p. 115.

97) 중국 군수기업 중 상당수는 군사안보상의 이유로 입지조건이 나쁜 내륙 지방에 건
설되어 있었고 민수전환이 쉽지 않아 부실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에 대해서는 Berthélemy and Deger(1995), Frankenstein(1998)을 참조하
고 동유럽 군수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Kiss(1999,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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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통일 이후 북한에서는 군수산업이나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청산

함으로써 재정부담을 덜고 신규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북한에서도 평양 등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 위치한 군수

기업들은 사유화 이후 민수기업으로 개조함으로써 생존 및 발전이 가

능할 수도 있다.  

군수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정부가 직접 담당해야 할 특수한 

과제가 있다. 군수산업의 경우 각종 무기와 탄약, 이와 관련된 생산장

비 등 안보상 위험 품목을 많이 처리해야 하므로, 정부가 직접 군수업

체의 구조조정 과정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핵무기를 비

롯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생산설비의 경우 더욱 특별한 관리가 필

요하다. 중요 군사기술 개발과 관련된 과학기술자 등도 특별한 관리대

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군수업체의 일반 노동자들도 북한 내에서는 

비교적 대우를 잘 받은 특권적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사회정치적 통

합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실직 이후 대책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수기업 또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해당 지역경제 전체

가 위기에 빠질 경우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의 가동이 필요할 것이

다.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서비스 부문 소규모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나 신규 제조업체 유치를 위한 활동을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가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98) 그러나 내륙 산간지방 등 입지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는 이런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해당 지역 

주민 중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98) 동독의 경우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지역 개발 사례에 대해서는 German 

Economic Team(2003) 참조. 러시아의 사례로는 OECD(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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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우 정부는 다른 지역에서의 재취업 및 주거 지원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설비 및 건물 폐기로 발생할 각종 산업 쓰레기의 처리를 비롯

해 환경 보호에도 특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다른 체제전환국의 사례

를 보면, 특히 광업 부문에서 비효율적 광산의 폐쇄 시 심각한 지역경

제 위기 및 환경 파괴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및 국제사회가 광산 폐쇄 및 환경 정화 비용의 지원과 실직 노동자의 

실업수당 지급, 재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김석진·김계환, 2007, 제3장).

통일 초기 북한에서는 대규모 실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독일 

통일 직후 동독에서도 불과 2~3년 사이에 총취업자수가 300만 명 이

상 감소했으며, 이중 서독으로의 이주자 또는 통근자를 제외한 실직자

(실업자 및 조기은퇴자)가 170만 명에 달했다(<표 4-15>). 중장기적으

로도 동독의 취업여건은 별로 개선되지 못해 2000년대 후반까지도 동

독의 취업률은 서독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그림 4-2>). 이

처럼 동독의 실업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경제통합에 따라 경쟁력을 잃

은 산업부문 기업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 감축을 실시한데다, 통

일 이후 과도한 임금 상승으로 인해 신규 일자리 창출 역시 부진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도 독일식 완전 통합을 추진할 경우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2) 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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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이며, 북한경제가 통일 전 동독경제보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훨씬 더 나쁘기 때문에 북한의 실업문제는 동독의 경우보다 더욱 심각

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달리, 통일 이후 부분적·단계적 통합을 추

진할 경우에는 적정 임금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더 쉽게 

창출할 수 있으므로 시일이 흐름에 따라 취업 상황은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그 경우 역시 초기에는 대규모 실업이 불가피할 것으

로 보인다. 

<표 4-15> 통일 직후 동독의 취업 및 실업 상황
단위 : 천명

연도 1989 1990 1991

분기 1 1 2 3 4 1 2 3 4

총취업자 9,754 9,565 9,125 8,661 8,037 7,582 7,223 6,828 6,480 

   농업 956 940 840 775 720 660 580 500 400 

   광공업 3,613 3,546 3,385 3,070 2,750 2,452 2,328 2,093 1,910 

   건설업 588 571 481 465 442 403 403 420 465 

   서비스업 2,126 2,044 1,970 1,946 1,860 1,790 1,760 1,720 1,700 

   공공부문 2,471 2,464 2,449 2,405 2,265 2,277 2,152 2,095 2,005 

취업자수의 변동(1989년 1분기 대비) 

총변동  -189 -629 -1,093 -1,717 -2,172 -2,531 -2,925 -3,274 

   공식 실업  -57 -83 -309 -557 -787 -835 -1,023 -1,050 

   이주  -129 -166 -218 -299 -381 -439 -475 -509 

   통근  -16 -30 -101 -170 -227 -286 -336 -386 

   조기 은퇴  — -235 -270 -315 -400 -509 -564 -665 

자료 : Schmidt and Sander (1993),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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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독일 통일 이후 총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 추이

(%)                                                 단위 : %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 Volkswirtschaftiche Gesamtrechnungen 

der Länder, 2009. 

    주 : 베를린 제외.

지난 20년간의 경제위기 기간 동안 북한 도시지역에서는 실질적으

로 대규모 실업 또는 불완전 취업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북한의 도시

주민들은 공식적으로는 대부분 기업·기관에 적을 두고 있지만 기업·

기관이 가동 또는 활동을 중단하여 출근해도 할 일이 없고 봉급 및 배

급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북한 도시지역

에서는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장마당’ 등에서 비공식 경제활동

에 종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상당한 규모로 노

동시장까지 형성되어 있다.99) 북한당국은 이런 비공식 경제활동에 갖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성인 남성들은 더욱 엄격히 규제하

여, 성인 남성 중 일부는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 양쪽 모두에서 제대

99) 양문수(2010), pp. 290-293 및 공용철(2010) 참조. 참고로, 도시주민뿐만 아니라 협
동농장에 소속된 농민들도 비공식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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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을 하지 못하는 불완전 취업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통일 이후 북한의 국영기업·기관은 일단 통일한국 정부에 귀속될 

것으로, 이때 핵심 사안은 이들 기업·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

사무원의 고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국영기업·기관의 대부분은 사유화 

또는 청산 대상이 되는데, 청산의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 인력은 실직 

처리될 것이며, 사유화의 경우에도 기존 인력의 상당수가 감축되어야

만 새 소유자의 기업 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실

직 처리되는 사람들의 다수는 이미 통일 전에 실질적으로 실업 또는 

불완전 취업 상황에 있으면서 비공식 경제활동에 종사하므로, 옛 사회

주의 나라들이나 동독의 경우와 달리 공식적인 실직 처리에 따라 경제

적 처지가 급격히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것처

럼, 군수산업을 비롯해 잔존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 추가 실

업이 발생할 것이므로, 통일 초기에 취업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통일 초기에는 실업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업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실업대책, 즉 노동시장 정책은 일반적으로 

‘소극적(passive)’ 정책과 ‘적극적(active)’ 정책의 두 범주로 나눠볼 수 

있다. 소극적 정책은 실업수당이나 생활보호수당처럼 실업자의 최저생

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말한다. 적극적 정책은 공공고용, 

직업훈련처럼 실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책의 구체적 내

용에 따라 산업구조나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산업정책의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통일 초기 실업대책으로는 소극적 정책인 사회복지정책이 중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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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의 북한 주민은 공식적으로 실업자이건 

취업자이건 생활형편이 매우 어려우므로 통일 초기에는 실업 여부와 

상관없이 식량배급을 비롯해 보편적인 기초생활보장 정책을 실시할 필

요가 있다. 독일식 완전 통합을 통해 남한과 동등한 사회보장혜택을 

부여한다면, 통일 초기에 북한 주민 대다수는 실업 여부와 상관없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자가 될 것이다. 부분 통합 방식을 적용하

여 북한에는 별도의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한다면 북한 주민에 대한 기

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은 남한의 경우보다 훨씬 낮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북한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소득 수준이 높

아지면 취업자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범위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의 경우에도 공공고용 및 직업훈련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동독의 경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으므

로 정책 프로그램 설계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 이후 독일정부는 동독 지역을 대상으로, 파트타임 근로, 공공

고용, 직업훈련, 조기퇴직 등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Feldmann, 2002). 먼저, 파트타임 근로수당(part time or short time 

work allowances)은 통일 초기 대규모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실시되

었던 것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지급

한 임금보조금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수혜자들 다수가 지원 기간(6개

월 내지 1년, 또는 최장 2년) 종료 후 결국 실직하였기 때문에,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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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동독 지역 노동시장 정책 집행 내역(1991~97)
단위 : 천명,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파트타임 근로 
참가자

1,616 370 181 97 71 71 50

일자리 창출 계획 
참가자

183 388 260 281 312 278 235

직업훈련 참가자 169 428 351 248 250 238 171

조기퇴직 프로그램 
참가자

554 811 853 650 374 186 58

취업자 7,321 6,387 6,219 6,330 6,396 6,259 6,053

실업자 913 1,170 1,149 1,142 1,047 1,169 1,363

실업률 11.1 14.4 15.1 15.2 14.0 15.7 18.1

자료 : von Hagen and Strauch (2000), p. 12.

의 취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공고

용 프로그램(public employment programmes)100)은 옛 공장 설비의 

폐기나 환경 정비 등 공공사업을 실시하면서 실업자들을 표준임금 또

는 표준임금 대비 80% 수준의 임금으로 단기간 고용한 것으로, 이것 

역시 수혜자들이 기간 종료 시 다시 실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기퇴직 프로그램은 새로운 시장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장노년층 근로자를 조기 퇴직시켜 관대한 사회복지제도 혜택

을 부여한 것으로, 취업 지원을 의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기보

100) 공공고용 창출 프로그램에는 ‘일자리 창출계획(job creation schemes)’과 ‘구조조
정 조치(structural adjustment measures)’의 두 종류가 있었는데, 전자는 단기적 경
기침체에 대한 대책, 후자는 장기적인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실업에 대한 대책이
라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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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시켜 단순히 통계상 실업률만 낮

춘 정책에 불과하였다.  

동독 지역에서 실시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것 역시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

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는 3개월 정도의 단기 프로그램에서 24개월짜리 장기 프

로그램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고, 다수의 프로그램이 현장교육이 아닌 

교실교육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에게는 수업료, 교통비 등을 포함

해 실업수당보다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직업훈련은 동독 근로자

의 전반적인 인적자본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구조에 적합한 새로

운 기능을 부여한다는 의도에서 실시되었지만, 실제로는 직업훈련 참

가자들이 비참가자들에 비해 더 저조한 취업률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

났다. 이처럼 직업훈련이 취업 지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은 직업훈련 참가로 인해 참가자들이 비참가자들에 비해 일자리 찾기 

활동을 덜 하게 되었고, 지나치게 관대한 지원으로 인해 취업 목적보

다는 수당 획득 목적으로 참가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갑작스런 통일로 직업훈련 수요가 한꺼번에 급증함에 따라 준비

가 부족한 탓에 훈련교사를 비롯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질이 낮아 실

용적인 산업기능을 교육하는 데 실패하였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재

정지출 규모가 너무 컸다는 점에서도 비효율적인 정책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동독의 경험을 참고할 때, 북한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비

교적 제한적인 수준에서 신중하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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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실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들의 현

장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가 이러한 기업들의 

교육비 지출을 보조하는 형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일반적

인 내용의 직업훈련을 기업 외의 공공 및 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

할 수도 있으나, 이는 비교적 단기간의 프로그램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생산직 근로자 외에 중간관리직 또는 경영자 계층의 양성

을 위한, 별도의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통일 초기에 대규모 공공사업을 공공고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직하

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공공사업은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기

업에 발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민간기업에서 해당 사업을 위한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고용창출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적을 충분히 달

성할 수 있다. 사회 서비스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공공고용

을 촉진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민관협력을 통해 효율적 운

영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현재 남한에서 실시하고 있

는 바와 같은 공공 직업알선 서비스 체계를 북한 지역에도 확대 수립

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남북 간 경제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남한 주도의 

급속한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하여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산업개발을 위한 정책과제를 검토하였다. 남한 주도로 통일이 이

루어진다면, 남한의 사회경제제도를 북한에 이식함으로써 북한에서도 

시장경제체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하지만 남북한 간의 경제통합까지도 역시 급속하게 실시할 것인지

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노동시장 통합(자유로운 인구이동), 화폐 통합, 재정 및 사회복지제

도 통합을 모두 실시하는 완전 통합 방식(독일식)이 선택될 경우, 북한 

지역의 산업발전 전망은 어두워지며 통일비용 부담으로 인해 남한경제

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제도 통합에 따라 북한 주민

에게 남한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복지 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유

로운 인구이동을 허용하여 북한 주민이 남한의 고임금 일자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 북한 지역의 임금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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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그 경우 기업들은 수익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따

라서 투자와 고용이 부진해지며, 북한 지역에서 장기간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통합 수준이 높을수록 통일비용 부

담이 커지며, 이에 따른 증세 및 국채발행이 민간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여 북한 지역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가 부진해질 가능

성이 높다.

이와 달리, 노동시장 통합과 사회복지제도 통합의 수준을 제한하는 

부분 통합 방식을 통해 북한 지역 임금을 가급적 낮게 유지할 수 있다

면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훨씬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통일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북한 지역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

가 더 활발해질 것이다. 부분 통합에도 다양한 방법과 수준이 있는데,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이 작을수록, 그리고 북한 주민의 남

한 이주가 어려울수록 북한 지역 임금 수준은 낮게 형성될 것으로 전

망된다.  

통일 이후에 노동시장 통합과 사회복지제도 통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는 정당한가 하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매우 큰 문제이며, 

그중 특히 인구이동의 통제 여부는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보

인다. 독일의 경우에는 인구이동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이 

때문에 경제적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시장 통합과 사회복지제

도 통합을 포함한 완전 통합을 추진한다는 정치적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남북한은 동서독에 비해 소득격차가 훨씬 더 크고 남한 대비 

북한 인구의 비율도 훨씬 높아 완전 통합에 따른 부작용이 훨씬 더 심

각할 것이므로, 경제통합의 유형을 결정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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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통일 이후 북한 산업개발을 위한 정책과제는 크게 보아 북한의 기존 

기업 처리와 신규 기업투자의 촉진이라는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

다. 먼저, 기존 기업의 처리에서는 국영기업의 사유화가 가장 기본적

인 과제가 된다.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을 조속히 시

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어떤 경제통합 방

식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기존 국영기업을 사유화하여 사유재산권에 기

초한 민간주도 경제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이래 장기간의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의 국영기업 중에는 사실상 가동

을 정지한 기업이 많고 그나마 남은 기업들도 시장경제 환경에서는 더 

이상 존속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상당수 기

업이 구조조정 또는 청산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중

요한 과제이다. 

국영기업의 사유화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각기 장단점이 있

으므로, 통일 이후 북한의 실정을 잘 고려함은 물론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영상점 및 식당이나 소규모 공장 등 소규모 국영기업은 기본

적으로 매각(유상배분) 방식을 통해 사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때 북한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매각함

으로써 북한 주민의 기업가 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국영

기업의 경우, 적절한 지원대책을 동반한 사전적인 구조조정과 현대적 

기업관리제도의 도입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므로 사유화의 속도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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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대규모 국영기업 사유화에서는 유

상배분과 무상배분을 적절히 조화시켜 효율적 소유·경영구조와 북한 

주민의 재산 형성을 동시에 유도할 필요가 있다. 

북한 지역에 대한 신규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설계

하려면, 먼저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독일 통

일 이후 동독에 대한 산업정책이 중요한 참고가 된다. 동독에 대한 산

업정책은 주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에 유리한 투자지원(자본보조) 

정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정책 목표를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현대

적 산업구조 창출로 설정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동독의 산업생산성

은 빠른 속도로 상승했으나, 그 대신 대규모 실업이 장기화되었다. 통

일 당시 동독은 중진국으로서 산업발전 및 인적자본 수준이 상당히 높

았으므로 현대적 산업을 비교적 용이하게 이식할 수 있었고, 실업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사회복지제도로 대처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최

빈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북한에서는 자본·기술집약적 산업보다 노동

집약적 산업이 더 적합하다. 또,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산업부문이 사

실상 붕괴 상태에 처해 있어 북한의 도시지역에는 실질적 실업 상태에 

있는 대규모 유휴인력이 존재하므로, 통일이 실현될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북한에서 실업자를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동독의 경우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에는 동독의 경우와 달리 일자리 창출을 최우

선 정책 목표로 삼아 노동집약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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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통일 이후 경제통합 유형별 산업정책 개요

기존 기업 처리 신규 투자 및 신규 기업 촉진

국영기업 사유화, 

군수산업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

임금보조

(고용보조)

투자지원

(자본보조)

산업단지 

개발

수출진흥 

및 

외자유치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

완전 통합 ○ ○ △ △ △ △

부분 통합 ○ × △ ○ △ △

주 : ○=핵심 산업정책, △=보조적 산업정책, ×=미실시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내용도 통일 이후 경제통합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완전 통합 방식에서는 북한 지역에서 기

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지원이 필요해질 것이다. 기업의 비용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기 

위한 임금보조 및 투자지원(투자보조금, 특혜대출, 조세감면 등) 정책

이 필요한데, 일자리 창출을 주된 정책목표로 삼을 경우, 투자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동독의 경우와 달리, 임금보조에 초점을 맞춰 노동집약

적 산업에 유리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달리, 부분 통합을 통해 북한 지역의 저임금 유지가 가능해질 

경우에는 기업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특히 임금보

조 정책은 불필요해질 것이며, 현재 남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산

업정책(산업단지 개발, 수출진흥, 외자유치,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 

등)을 북한 지역에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그 경

우에도 현재 남한의 경우보다는 더 강도 높은 지원을 실시해서 북한 

지역 산업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부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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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연계 인프라의 건설을 보장할 필요

가 있다. 또, 부분 통합의 경우 남한기업 외의 외국기업도 북한 지역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완전 통합의 경우보다 외자유치 정책이 

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며, 이들 외자기업을 이용한 수출산업 육

성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도 건강한 시

장경제체제의 기반 조성과 북한 주민의 재산권 형성 및 기업가활동 촉

진에 기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경제통합을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할 사항은 통일 이후 북한 산업개발에서는 정

부와 민간기업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통일 이후 북한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할 것이며, 북한 지역 경제개발

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부문에 대한 대규모 신규투자는 남한의 민

간기업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기업들도 다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통일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북한에서는 민간기

업의 투자를 돕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 특히, 기존 

국영기업의 사유화 및 구조조정,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에서는 정부가 

주도적 사업주체가 되어 적절한 기획·관리·지원을 해주어야만 민간

기업의 효율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 때 정부는 주요 경제단체

를 비롯한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업의 투자수요와 의견

을 적절히 반영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 산업개

발을 위한 민관협력의 추진기구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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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for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Suk-Jin Kim (sjkim@kiet.re.kr)

Seok Ki Lee (sklee@kiet.re.kr)

Moon-Soo Yang (msyang@kyungnam.ac.kr)

In this study, possible directions of 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for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are developed. After unification, unified 

Korean government might select one of the following options for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One is complete integration, and the 

other is partial integration with a limit on the level of integr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social welfare system. Under complete integration, 

the overall level of wages in North Korea would be much higher and 

therefore investment environment of North Korea much worse than under 

partial integration. The existing state enterprises, regardless of the level 

of economic integration, need to be restructured as rapid as possible. 

Viable enterprises should be privatized and non-viable enterprises should 

go into liqu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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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unification, new industrial investment in North Korea needs to 

be promoted by a variety of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and job 

cre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foremost goal. Various industrial 

policies, for example, providing financial supports for investment, 

developing an industrial complex, promoting export and foreign 

investment, and supporting SMEs and self-employed businesses might 

be helpful. Especially, under complete integration, wage subsidies need 

to be given to enterprises in North Korean region in order to lessen 

the burden of excessive labor cost. Under partial integration, in contrast, 

wage subsidies would be unnecessary, and other government supports 

could be reduced. Measures for alleviating socioeconomic problems 

caused by liquidations of state enterprises and mass unemployment should 

be also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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